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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이다.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닛케이 신문 여론조사(10.28-10.30 실시)에 의하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42%로 

내각 출범(2021.10) 이후 최저치로 조사되었다(‘지지하지 않는다’, 49%). 이와 같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3개월여간 시행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1 앞서 언급한 닛케이 신문을 포함하여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을 상회하였고, 급기야 마이니치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9월 29%(9.17-9.18 실시),2 

10월 27%(10.22-10.23 실시)로 3  조사되며, 정권유지가 어려운 위험수역(危険水域)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4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7.8)에도 참의원선거에서 승리(7.10)하고, 

예정보다 빠른 내각 개편(8.10)을 단행하면서 인적쇄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 이하 통일교)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 아베 전 

총리의 국장(9.27) 강행, 물가상승5 대응 부족 등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3년간 큰 국정선거가 없어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총리 스스로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황금의 3년(黄金の３年)’6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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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과 북한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진 

장관의 방일(7.18-7.20),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및 4회에 걸친 회의 

개최(7.4, 7.14, 8.9, 9.5) 등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간 고위급 및 정상간 대화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시다 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지난 3개월여간의 일본의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취임 1년을 맞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한다. 

1.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그림 1]은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7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3개월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아베 전 총리 사망과 참의원 선거, 8월 내각 개편 이후 그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자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기시다 내각 지지율 및 자민당 지지율 (2021.10-2022.10) 

 

출처: [日本経済新聞] “支持率を追う 日経世論調査アーカイブ” (2022.10.3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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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정당 지지율’을 뺀 것을 ‘총리에 대한 지지(총리 프리미엄)’로 

보는데, ‘내각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험수역이라 부르며, 30%대가 그 

기준이다.  

[그림 2] 내각 지지율 (아베-스가-기시다 내각: 2012.12-2022.10) 

 

출처: [日本経済新聞] “支持率を追う 日経世論調査アーカイブ” (2022.10.3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그림 2]는 제2차 아베 내각(2012.12-2020.9)부터 스가(菅義偉) 내각(2020.9-2021.10), 

기시다 내각(2021.10-현재)까지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제2차 아베 내각의 경우, 

62%(자민당 지지율 42%)의 지지율로 출범하여 가장 높았던 시기는 76%(자민당 지지율 

56%)까지 상승하였으나, 퇴임 전 38%(자민당 지지율 36%)까지 하락하였다. 스가 내각의 

경우, 74%(자민당 지지율 52%)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하였으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38% 

(자민당 지지율 47%)까지 급격히 하락하며 내각 교체를 면치 못하였다.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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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시다 내각의 출범 당시 지지율은 59%였는데, 당시 자민당 지지율이 51%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처음부터 기시다 총리 개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정치의 역학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8 

이에 따라 여론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자민당 내부의 지지가 계속되는 한,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의 악화는 당의 분위기와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정권유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민당 내에서 내각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 실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개월은 기시다 총리에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와 내각 개편, 그리고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혼란에 빠진 자민당과 일본 국내 분위기를 수습함으로써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2.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요인  

■ 통제되지 않는 외부요인: 계속 밝혀지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총격 사망 후 지난 3개월여간 일본 정치에서 가장 큰 화두는 

통일교 문제였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그것도 한낮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 한 가운데, 거물급 정치인이 선거 

유세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은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치안 문제, 개인의 분노 표출 방식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 문제, 그리고 선거 기간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치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범인의 범행동기가 통일교와 관계된 개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의 

초점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로 옮겨갔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와 ‘아베’, 자민당 최대 

파벌이자 아베가 수장으로 있던 ‘아베파’, 그리고 집권당인 ‘자민당’, 나아가 ‘일본정치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표면화된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계속해서 밝혀지며 여론도 점점 악화되어 갔다. 1955년 창당 이래 수십 년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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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지위를 유지해온 자민당과 통일교의 긴 역사와 깊은 유착관계가 밝혀지며,10 

굳건하던 자민당 지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사태가 심각해지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 사과하고, “당 

소속 의원들과 통일교의 관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겠다”(8.31)는 입장을 밝혔다. 11  그리고 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통일교와의 관계를 

자진조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발표(9.8)하였는데, 조사 대상 379명 중 179명이 통일교 

관련 회의 등에 축전 송부, 인터뷰 및 대담 기사 게재, 회의 출석, 선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관계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79명 중 회의 출석 등을 인정한 121명의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조회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정조회장, 기시 노부오(岸信夫) 

전 방위대신,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전 문부과학대신 등 유력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이 사과하였으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앞서 언급한 닛케이 신문의 9월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의 통일교 관련 조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14%, ‘그렇지 않다’ 79%로 부정 답변이 높게 나왔으며,12 “자민당과 舊 통일교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5%가 ‘그렇다’,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민당이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객관적 조사’가 아닌 ‘자진신고’를 통해 결과를 공표한(9.8) 

이후,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키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이 통일교와의 

접점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표(9.12)함에 따라13 기시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자민당 

자체 조사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 본인은 통일교와 관계가 없고,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돌발적인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총리 본인이 대응책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시다 총리가 내각개편을 하면서 “내각에 새로 지명되는 각료, 현 각료, 부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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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통일교의 관계 유무를 확실히 점검할 것”을 언급하며(8.6),14 새로운 내각의 인사 

기준을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에 두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 

(改造内閣)15에 기용된 다수의 의원들이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테라다 

미노루(寺田稔) 총무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가토 가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야마기와 다이시로 (山際大志郎)16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전보장담당상,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지방창생상 등이 대표적이다.17 이 외에도 

각료, 부대신, 관방부장관, 정무관 등 새로운 내각에 취임한 76명 가운데 33명(43%)이 

통일교와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18 이는 곧 기시다 총리 스스로 제시한 새로운 내각의 

인선 기준인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를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이 국민들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 넘어서지 못한 구조적 요인: 내각 개편과 아베 국장을 통해 재확인된 파벌정치의 한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승리하였으나([별첨 1] 참조), 자민당의 핵심인물이자, 보수 

세력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혼란은 불가피했다. 아베는 8년 

8개월여간(1차: 2006.9-2007.9, 2차: 2012.12-2020.9)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로 6번에 

걸친 국정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이었으며, 자신의 총리 퇴임 후에도 스가에 이어 기시다를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했고, 자민당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사망 이후, 누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아베 

없는 아베파’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면서 보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파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일본 정치에서 기시다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시다파(43명)는 아베파(97명), 모테기파(54명), 아소파(51명)에 이어 니카이파(43명)과 

함께 4번째 파벌에 해당하므로,19 최대 파벌의 동향은 기시다 내각과 정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베의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은 더욱 커져갔다. 아베파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정조회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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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제재생담당상 등 유력 정치인들이 소속되어 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아베를 

대신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아베 없는 아베파’는 아베파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대표를 정하지 않고, 중의원 10선의 시오노야 류(鹽谷立)와 9선의 시모무라 

하쿠분을 회장 대리로 7인의 집단지도체제에 들어갔다.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이 

출범(8.10)하였다. 내각 개편은 참의원선거(7.10)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당초 8월 말 

혹은 9월 초로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으나,21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 및 국정운영의 동력 회복,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란에 빠진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제2차 개조내각에서 19명의 각료 중 14명을 교체(첫 입각 9명, 재입각 5명, 

유임 5명)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별첨 2] 참조).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파벌 간 균형적 안배와 당내 주류 및 비주류파를 모두 끌어안으며, 정권안정을 

꾀하려는 모습이 뚜렷하였다.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소속의 국토교통상을 

포함하여, 주요 직책인 관방장관, 재무상, 경제재생담당상, 외무상 등은 5명은 유임시켰고, 

경제산업상(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 2019.9.11-2021.10.4), 후생노동상(카토 

카츠노부: 2017.8.3-2018.10.2, 2019.9.11-2020.9.16)은 과거 아베 내각, 방위상(하마다 

야스카즈: 2008.9.24-2009.9.16)은 과거 아소 내각에서 중용되었던 인물들을 재입각시켰다. 

또한,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후보에 함께 올랐던 고노 타로(河野太郎)와 다카이치 

사나에를 내각에 입각시킴으로써 차기 총재선거에 나올 가능성을 낮췄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내각에는 아베파 4명, 모테기파 3명, 아소파 4명, 기시다파 3명, 니카이파 2명이 

기용되었다.  

한편, 자민당 주요 간부 5개 직책에는 모테기 간사장과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총재가 

유임되었고,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기우다 고이치가 정무조사회장이 되었다.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시, 기시다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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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위원장을 이임하고, 총무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선거대책위원장 자리에는 니카이 

전 간사장 및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모리야마파 회장)가 

임명되었다. 당내 비주류파인 모리야마파는 내각에는 등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선거대책위원장직은 향후 중의원 선거구 10석을 없애고, 10석을 만드는 선거구 조정(10증 

10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22  

이처럼 기시다 총리는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과 자민당 인사를 통해 각 파벌과 당내 

소수파를 적절히 위치시키고, 직위를 균등 배분하였다. 이는 개각을 통한 변화와 도전,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보다는 자민당 내 각 파벌에 대한 배려를 보임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장기집권의 기반 확보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는 사망했지만, 자민당 

의원 381명(중의원 262명, 참의원 119명)의 1/4에 달하고, 전체 국회의원 713명(중의원 

465명, 참의원 248명)의 1/8을23 넘는 97명의 아베파는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파벌로부터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한 안배를 한 

것이다. 결국 파벌정치로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된 기시다는 ‘선거의 얼굴’로서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연이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파벌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듯, 내각 

개편 이후 실시된 닛케이신문 여론조사(8.10-11 시행)에서는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 및 

자민당 집행부 인선에 대해 ‘평가한다’ 30%, ‘평가하지 않는다’ 44%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24   

한편,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9.27) 아베 전 총리의 국장(國葬) 또한 아베파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25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 6일 후, 

장례를 정부가 주최하는 국장으로 치를 것을 발표(7.14)하였는데,26 그 이유로는 역대 최장수 

총리이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부흥을 주도하고, 미일 동맹을 축으로 외교에서 성과를 

내는 등 재임기간의 업적이 고려되었다.  

일본에서 국장은 국가를 위해 뛰어난 공적이 있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국가의 중대 의식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형식으로, 모든 비용은 국비로 치러진다. 그러나 국장 시행의 

근거가 되는 『국장령』은 1926년에 제정되었다가 1947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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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失效)되었다. 전후 일본의 전직 수상 가운데 국장이 치러진 것은 1967년 서거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유일하며,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일본 독립 등 요시다 시게루의 

생전 업적이 반영되어 각의 결정과 초당적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27  

이처럼 국장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 

결정에 대해 “국장은 내각부 설치법(2001.1.6 시행)에 의해 내각부의 국가의식에 관한 

사무이며, 각의 결정을 근거로 행정이 국가를 대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8 

그러나 “국장을 각의 결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장 시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아베 총리의 재임 

당시 제기된 ‘사쿠라를 보는 모임’29, ‘모리·가케 스캔들’30 등 정치부패와 권력의 사유화 

논란과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도 아베의 국장에 대한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아베와 통일교와의 관계는 조사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국장으로 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될 

국장 비용이 약 16억 6천만 엔에31 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졌고, 

국장 직전인 9월 말 주요 언론사들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장 반대 여론이 일제히 

증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강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 없이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사안이 사회적 논의와 초당적 합의 

없이 결정되고,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시됨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줄곧 자신의 

장점으로 강조해 온 ‘듣는 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이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으로 이어졌다. 국장 이후 실시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33 국장 실시에 대해 

‘잘했다(41%)’보다 ‘그렇지 않다(54%)’는 부정 의견이 더 높게 나와, 높은 반대여론 속에 

치러진 국장이 끝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파벌 안배 위주의 내각 개편, 여론의 반대에도 강행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밝혀지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해 여론은 기시다 

내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내각 개편과 아베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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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강행을 통해 아베파에 대한 배려와 자민당 내 다른 파벌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은 보여주었지만, 국민들에게 총리로서의 비전과 철학은 보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총리의 리더십: 옅어지는 기시다 비전 

지난 10월 3일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당면 정치과제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혔다.34 소신표명연설은 총리 개인의 인식, 소신, 선호, 우선순위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기본정책방향을 밝히는 『시정방침연설』과 구분된다.35 30여분에 걸친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경제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36 언급하며, 연설의 40% 이상을 할애하여 

물가상승과 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 3가지 중점 분야를 

설명하는 등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기시다 총리가 연설에서 경제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물가상승 등 일본의 경제상황 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자본주의’로 불리는 

경제정책이 기시다 총리의 어젠다, 즉,간판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당시 “분배 없이 성장 없다”, “성장 중시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노선이 

야기한 격차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베 

내각에서 실시해 온 ‘아베노믹스’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계획으로 발표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사람, 기술, 스타트업 투자 실현』에서는 ①인적투자 및 분배, ②과학기술·혁신 중점투자, 

③스타트업 창업 가속 및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④GX(Green Transformation) 및 DX(Digital 

Transformation) 투자 등을 제시하며,37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모습이 관측되었다. 

더욱이 이번 소신표명연설에서는 2021년 10월 취임 당시의 소신표명연설에서 12번이나 

반복한 ‘분배’라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 재가동, 차세대 혁신로 개발 및 건설 

등이 거론되었고,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력의 5년 이내 근본적 강화를 목표로 반격능력 보유 

검토를 포함시키며, 개헌 관련 국회 발의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표명했다. 불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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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신표명연설에서는 보다 효과적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위 등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서 한층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38 

이는 기시다 내각이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 자민당 강경 세력들의 의견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아베 내각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위기 상황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과 대응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자신의 어젠다이자, 간판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조차 그 

차별성이 사라지며, 결과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재임기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결국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향후 전망  

기시다 내각이 출범 당시부터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향후 내각 교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는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자민당 지지율 하락보다 더 낮은 야당에 대한 지지로 자민당은 지속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서 주목할 점은 자민당의 지지율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자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변함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림 3]은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인데,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각각 10% 내외에 불과하며, 

자민당 지지율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민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낮은 야당의 지지율로 인해 현재의 집권 여당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 

중의원 465석 중 305석(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39 올해 7월 참의원선거를 통해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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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석 중 146석(자민당 119석+공명당 27석)을 확보하여([별첨 1] 참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정당 지지율 (2021.10-2022.10) 

 

출처: [日本経済新聞] “支持率を追う 日経世論調査アーカイブ” (2022.10.3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다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부진,40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부진 속 

부각되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을41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의원선거에서 일본유신회, 

참의원선거에서 참정당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향후 국민적 인기를 얻는 새로운 정당, 혹은 

소수 정당들이 다수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재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의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자민당 퇴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분산되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국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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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해진 기시다 내각의 지속가능성과 사라진 ‘황금의 3년’ 

당초 7월 참의원 선거는 2021년 10월에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를 ‘선거의 얼굴’로 앞세운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향후 3년간 

큰 국정선거가 없어(‘황금의 3년’) 기시다 총리가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본격적인 정책 

행보도 기대되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통일교 

문제 확산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자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구심점을 잃은 채 혼란에 

빠졌고, 기시다 내각은 3년간 선거에 대한 부담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통일교 문제로 역풍을 맞으면서 정권유지는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 기시다 

총리와 정책적으로는 생각이 달랐지만, 기시다 총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자민당 내 

강경보수파를 제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순간, 이미 ‘황금의 

3년’은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위험수역인 30%대에 들어섰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내각 교체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통일교 문제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어 내각 교체가 곧 자민당의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새로운 개조내각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시다 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 내각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여,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시일 내에 내각 교체라는 선택지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재 통일교 문제로 고전하는 자민당의 상황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의 성향을 통해볼 때,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불안정한 지지율 속에서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의 해결과 경제회복 등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정권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지지율 하락이 

없다면, 2024년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연임되고, 기시다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율이 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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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회복한 데 반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2024년 자민당 총재선거 

이전 혹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총재가 교체되고, 신내각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상승하여 

기존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2024년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 혹은 중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의원을 해산하여 재임을 노릴 것이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되기 전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총재 연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5년 중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모두 치러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3년 5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의원을 

해산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핵 없는 세상”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가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전까지 통일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2023년 4월에 있을 

통일지방선거 결과 등을 통해 일정 수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월 선거의 결과가 

자민당에게 긍정적이라면, 그 여세로 G7의 성공적 개최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다시 한 번 

선거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벌어진 많은 일들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황금의 3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설령 선거 없는 3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정권 유지가 불안정해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민당의 주류 의견을 따르고,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일본에게 있어서도 민감한 한일관계가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거나, 기시다 

총리가 강경한 자민당 내부 및 일반 국민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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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관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일본의 정치 상황은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 정상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내적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인데,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은 민감한 한일관계를 우선 순위에 놓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기시다 내각이 안정적인 지지 

기반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 여론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관계 개선은 양국 정상과 정부의 

의지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한일관계 개선 성과 도출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되나, 타임 스케쥴을 관리해야 한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었고,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42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노력하는 것에 굴욕외교, 

저자세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43 또한, 일본과 다르게 한국만 성급하게 나서며,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2018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수출규제, GSOMIA 

파동까지 악화일로를 걸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것과 

다름없었다. 국가와 국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4년간 어떠한 배상과 사죄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한일 양국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여유롭다고도 볼 수 없다. 중의원 해산 

없이 현재의 기시다 내각이 지속된다고 할 때, 2년 후인 2024년은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로 

총재선거가 있고,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한국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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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속도감은 현재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운 기시다 내각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역사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고, 정부 간의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속도감을 조절하되,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 정상간 신뢰 구축과 정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첫 대면 이후, 9월 

UN 총회 참석 계기 한일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약식회담(혹은, 간담)이었다면,44 오는 11월 

ASEAN,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의 추진, 2023년 상호방문을 통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다면, 이 기회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에 해당하는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 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도 지금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국내적 이해와 지지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한일관계에 우호적인 기시다 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일 간의 합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였던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 양국 

정부간 합의하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형해화된 것은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과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폭넓은 국내적 이해와 지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부가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내적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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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자문회의격인 민관협의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보다 공개된 형태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일관계, 국제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안보,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온·오프라인, 소규모 및 대규모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세미나, 언론기고,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이 그 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권익을 실현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전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경제,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협력은 지속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사죄와 반성, 그리고 

화해의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한국의 요청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죄 혹은 양국의 역사 화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 내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이로 인한 사죄와 반성의 표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표명해 온 「고노담화(1993)」, 「무라야마담화(1995)」 등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및 요구하는 한편,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역사교육, 연구사업, 추모 및 기림 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과정, 공동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양국의 과거를 미래 세대에게 알리고, 이들이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8 - 

한편, 역사갈등으로 인해 한일협력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성장하는 관계이다. 

무엇보다도 역내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위협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생관계를 40여년간 유지하며 성장하여 왔다. 향후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탈탄소, 차세대 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도 한일경제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45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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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2022 참의원선거 결과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을 선출한다. 지난 7월 10일, 

참의원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은 125석(124석+1석)이었으며,46 자민당은 이 중 63석(선거구 

45석+비례대표 18석),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은 13석(선거구 7석+비례대표 

6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비개선) 의석 

70석(자민당 56석+공명당 14석)에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76석(자민당 63석+공명당 

13석)을 더해 총 146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전체 참의원 의석 수 248석 중 약 58.8%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자민당(63석), 공명당(13석), 

일본유신회(12석), 국민민주당(5석) 등 4개 정당이 총 93석을 획득하며, 비개선 84석(자민당 

55석, 공명당 14석, 일본유신회 6석, 국민민주당 7석)과 합하여 177석을 획득하며, 

개헌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참의원의 2/3: 166석)를 확보하였다.  

 

연립여당 

(139석▶146석) 

야당  

(104석▶102석)  
합계 

자민당 공명당 
입헌 

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 

민주당 
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민당 NHK당 참정당 무소속 

선거전 111 28 45 15 12 13 2 1 1 0 15 243 

선거후 
119 

(+8) 

27 

(-1) 

39 

(-6) 

21 

(+6) 

10 

(-2) 

11 

(-2) 

5 

(+3) 

1 

- 

2 

(+1) 

1 

(+1) 

12 

(-3) 
248 

비개선 56 14 22 9 5 7 2 0 1 0 7 123 

2

0

2

2 

선거전 55 14 23 6 7 6 0 1 0 0 8 120 

선거후 63 13 17 12 5 4 3 1 1 1 5 125 

선거구 45 7 10 4 2 1 1 0 0 0 5 75 

비례대표 18 6 7 8 3 3 2 1 1 1 0 50 

현직 41 11 10 5 4 3 0 1 0 0 3 78 

전직 2 0 0 1 0 1 1 0 0 0 0 5 

신진 20 2 7 6 1 0 2 0 1 1 2 42 

※ NHK. 参議院選挙2022特設サイト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 참조·재구성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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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제2차 기시다 개조내각 및 자민당 주요 간부 파벌별 분류 

제 2 차 기시다 개조내각 자민당 

주요간부  전 후 직책 

자민당 

아베파 

(97) 
4 4 

관방장관(□유 마츠노 히로카즈),  

경제산업상(□재 니시무라 야스토시),  

환경상(○초 ), 지방창생상(○초 ) 

정무조사회장 

(하기우다 고이치) 

모테기파 

(54) 
4 3 

후생노동상(□재 카토 가츠노부),  

농림수산상(○초 ), 부흥상(○초 ) 

간사장 (□유   

모테기 도시미츠 

아소파 

(51) 
3 4 

재무상(□유 ), 문부과학상(○초 ),  

디지털상(□재 고노 타로),  

경제재생담당상(□유 ) 

부총재 

(□유  아소 다로) 

기시다파 

(43) 
3 3 

총무상(○초 ), 법무상(○초 ),  

외무상(□유  하야시 요시마사) 

총재/총리 

니카이파 

(43) 
2 2 

국가공안위원장(○초 ),  

저출산담당상(○초 ) 

 

모리야마파 

(7) 
0 0  

선거대책위원장 

(모리야마 히로시) 

무파벌 2 2 
방위상(□재  하마다 야스카즈),  

경제안전보장상(□재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회장 

(엔도 도시아키) 

공명당 1 1 국토교통상(□유 )  

※ ○초  첫 입각, □유  유임, □재  재입각  

출처: [時事通信] “首相「有事に対応、政策断行」 旧統一教会問題に

厳正対処―第２次岸田改造内閣が発足” (2022.8.10)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81000764&g=pol 및 언론보도 참조·필자 재구성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81000764&g=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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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2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한다’ 40%, ‘지지하지 않는다’ 50%, 같은 시기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한다’ 45%, ‘지지하지 않는다’ 46%, 10.8-9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한다’ 35%, ‘지지하지 않는다’ 48.3%로 조사되었다. –  

[朝日新聞] “内閣不支持、初の50%に 国葬「評価しない」59% 朝日世論調査” (2022.10.2) 

https://www.asahi.com/articles/ASQB26G4RQ9YUZPS004.html;  [読売新聞] “内閣支持続落４５％ 

不支持４６％ 初の逆転…本社世論調査” (2022.10.3)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

chosa/20221003-OYT1T50006/ (검색일: 2022.10.4) 

2 [毎日新聞] “政権「耐えるしかない」 ‘支持率29％、危険水域に 毎日新聞世論調査’” (2022.9.19) 

https://mainichi.jp/articles/20220919/ddm/002/010/136000c (검색일: 2022.9.20) 

3 [毎日新聞] “旧統一教会 解散命令「請求を」82％ 内閣支持横ばい27％ 毎日新聞世論調査” 

(2022.10.24) https://mainichi.jp/articles/20221024/ddm/001/010/155000c (검색일: 2022.10.31) 

4 다만,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약 40% 전후의 지지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 

요미우리(9.2-9.4 시행) 50%, 아사히신문 (9.10-9.11 시행) 41%, 닛케이신문(9.10-9.11 시행) 43%, 

마이니치신문 (9.20-21 시행) 29%, 교도통신 (9.10-9.11 시행) 40.2%로 발표되었다. - [読売新聞] 

“支持率下落歯止めかからず、各社世論調査１０ポイント超減も…自民幹部「菅政権末期のよう」” 

(2022.9.20)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919-OYT1T50233/ (검색일: 2022.9.20)  

5 한겨레. “일본 소비자물가 2.8% 상승…사실상 31년만에 최고치” (2022.9.2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59381.html (검색일: 2022.10.11) 

6 2021년에 선출된 중의원 임기 4년, 2022년 7월 선출된 참의원 임기 3년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중의원 해산이 없다면, 큰 국정선거가 없다. 이를 ‘황금의 3년’이라고 부른다.    

7 9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하였다. [요미우리신문] 8월 

51%→9월 50%(▼1%p), [닛케이신문] 8월 57%→9월 43%(▼14%p), [아사히신문] 8월 47%→9월 

41%(▼6%p), [교도통신] 54.1%→40.2%(▼13.9%p), [마이니치신문] 8월 36%→9월 29%(▼7%p)로 

나타났다. 이 중 하락율이 가장 높았던 닛케이신문의 여론조사를 활용하였다. 

8 최은미. 2021. “202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망” Issue Brief 2021-25. 

아산정책연구원.  

9 자민당은 1993년 7월-1994년 6월(약 10개월) 비자민 연립정권, 2009년 9월-2012년 12월(3년 3개월) 

민주당 집권을 제외하고, 집권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0 [朝日新聞] “自民党と旧統一教会、共鳴の半世紀 岸信介元首相から続く歴史” (2022.8.6) 

https://www.asahi.com/articles/ASQ865F5CQ82UTFK01L.html (검색일: 2022.9.10) 

11 [日本経済新聞] “岸田首相、旧統一教会と「関係断つ」” (2022.8.3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309DV0Q2A830C2000000/ (검색일: 2022.9.1) 

12 [日本経済新聞] “岸田内閣支持、最低の43% 旧統一教会調査｢不十分｣79%” (2022.9.1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636O0W2A910C2000000/ (검색일: 2022.10.15) 

                                                

https://www.asahi.com/articles/ASQB26G4RQ9YUZPS004.html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1003-OYT1T50006/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1003-OYT1T50006/
https://mainichi.jp/articles/20220919/ddm/002/010/136000c
https://mainichi.jp/articles/20221024/ddm/001/010/155000c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919-OYT1T5023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59381.html
https://www.asahi.com/articles/ASQ865F5CQ82UTFK01L.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309DV0Q2A83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636O0W2A9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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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時事通信] “木原副長官、「接点」報告漏れ 旧統一教会問題、岸田首相に痛手” (2022.9.13)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91300938&g=pol (검색일: 2022.9.13) 

14 [Kyodo News] “旧統一教会の関係点検指示 岸田首相が記者会見” (2022.8.6) 

https://www.youtube.com/watch?v=bDTQLJ098P4 (검색일: 2022.10.1)   

15 내각총리대신이 지명선거 직후가 아닌 다른 시기에, 각료(국무대신)을 교체하여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리는 바뀌지 않지만, 각료가 교체되며, 이에 따라 성립된 새로운 내각을 

개조내각(改造内閣)이라고 부른다. 여당 인사와 함께 이루어지며, 인적쇄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16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상은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발각되면서 비판이 거세어지자, 10월 

2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기시다 제2차 개조내각에서는 처음이다. – [東京新聞] 

“山際大志郎氏が経済再生相を辞任 事実上の更迭 旧統一教会との関係を小出しに認め批判招く” 

(2022.10.24) https://www.tokyo-np.co.jp/article/209926 (검색일: 2022.10.26) 

17 [朝日新聞] “岸田改造内閣、入閣の6人が旧統一教会側と「接点」” (2022.8.10) 

https://www.asahi.com/articles/ASQ8B3JH5Q8BUTIL00F.html (검색일: 2022.9.13) 

18 [しんぶん赤旗] “徹底追及 統一協会 “汚染”深刻 岸田改造内閣 閣僚・副大臣ら４割関係” 

(2022.8.19) https://www.jcp.or.jp/akahata/aik22/2022-08-19/2022081901_04_0.html (검색일: 

2022.9.13) 

19 자민당 내 파벌은 제1파벌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97명, 제2파벌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54명, 제3파벌 아소파(시코우카이/志公会) 51명, 제4파벌 

기시다파(코치카이/宏池会) 43명, 니카이파(시스이카이, 志帥会) 43명, 

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7명이다(2022.8.4 기준). - [時事通信] 

“茂木派５４人に、岸田派は４３人 自民各派、入会相次ぐ” (2022.8.4)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80400876&g=pol (검색일: 2022.8.10). 

20 다카기 츠요시(高木毅)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재정·재생상 등이 포함된다. - [時事通信] “安倍派、後継会長を置かず 

塩谷氏ら７人が集団指導” (2022.7.13)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71300786&g=pol; 

[日本経済新聞] “安倍派、集団指導でしのぐ”(2022.7.14)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2582840T10C22A7PD0000/ (검색일: 2022.9.23) 

21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8.10)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810kaiken.html (검색일: 2022.10.3) 

22 [産経新聞] ”党四役・選対委員長に森山氏、政調会長に萩生田氏 遠藤氏の総務会長横すべりも

検討” (2022.8.9)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809-DNJNABGHJ5LWNFA2H2YY2YJQ5I/ 

(검색일: 2022.10.5) 

23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전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이 「나의 정치론은 

매우 심플하다. 국회의 반을 차지하면 과반수 이상이니 여당이 되고, 여당의 반을 차지하면 주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91300938&g=pol
https://www.youtube.com/watch?v=bDTQLJ098P4
https://www.tokyo-np.co.jp/article/209926
https://www.asahi.com/articles/ASQ8B3JH5Q8BUTIL00F.html
https://www.jcp.or.jp/akahata/aik22/2022-08-19/2022081901_04_0.html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80400876&g=pol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71300786&g=pol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2582840T10C22A7PD0000/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810kaiken.html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809-DNJNABGHJ5LWNFA2H2YY2YJQ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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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이 되고, 주류연합의 과반을 먹으면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 숫자의 

1/8을 가지면 일본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전체 일본 국희의원 수 1/8을(89명) 넘는 

한 파벌, 즉, 아베파가 자민당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일본 총선을 읽다: 기시다 정권의 향배(2021.11.4)” 제12회 Global Strategy Report. 

No.2021-08.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4 [日本経済新聞] “内閣改造「評価せず」44% 本社世論調査” (2022.8.12)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3374290S2A810C2MM8000/ (검색일: 2022.10.2) 

25 [読売新聞] “国葬、当初は「国民葬」軸に検討…首相が慎重論退ける” (2022.7.15)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714-OYT1T50431/ (검색일: 2022.9.15) 

26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7.14)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714kaiken.html (검색일: 2022.9.29) 

27 [NHK 政治マガジン] “55年ぶり「国葬」実施する意味は？割れる世論 法的根拠の課題” (2022.9.22)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89302.html (검색일: 2022.10.2) 

28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22.7.14)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714kaiken.html (검색일: 2022.9.29) 

29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은 내각총리대신이 주최하는 공적 행사로, 각계에서 공적,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평소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52년부터 

2019년까지 사쿠라가 절정인 4월 중순에 개최된다. 이 행사에 아베 당시 총리가 본인의 후원자들을 

초청해 권력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30 아베 총리 부인이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에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부른 사학스캔들이다.  

31 다만, 실제로는 해외 주요 인사들이 예상보다 짧게 체류함에 따라 경비 등 비용이 감소되어 당초 

예상 비용보다 적은 12억 4000만엔이 사용되었다. - [日本経済新聞] 

“安倍氏の国葬費用12.4億円、事前概算から4.2億円減少” (2022.10.14)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1FJ0U2A011C2000000/ (검색일: 2022.10.22)  

32 9월에 시행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 반대여론이 일제히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요미우리신문 56%(▲10%p), NHK 56.7%(▲6.7%p), 아사히신문 56%(▲6%p), 지지통신 

51.9%(▲4.6%p), 닛케이신문 60%(▲13%p), 교도통신 60.8%(▲7.5%p), 마이니치신문 62%(▲9%p), 

산케이신문 62.3%(▲11.2%p)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 [東京新聞] “安倍元首相国葬「反対」各世論調査で軒並み増加 9月は全ての媒体で過半数に” 

(2022.9.25) https://www.tokyo-np.co.jp/article/204661 (검색일: 2022.10.5) 

33 [読売新聞] “国葬実施「よくなかった」５４％、今後の国葬実施「よくない」５８％…読売世論調査” 

(2022.10.2)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1002-OYT1T50094/ (검색일: 

2022.10.5)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3374290S2A810C2MM8000/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20714-OYT1T50431/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714kaiken.html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89302.html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714kaiken.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41FJ0U2A011C2000000/
https://www.tokyo-np.co.jp/article/204661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21002-OYT1T5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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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首相官邸. “第二百十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22.10.3)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1003shoshinhyomei.html (검색일: 

2022.10.6) 

35 최은미. 2020.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본 일본의 對한국외교 방침과 2020년 

한일관계 전망” (2020.2.13) Issue Brief 2020-05. 아산정책연구원. 

36 닛케이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19%, ‘평가하지 

않는다’ 69%로 부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시다 총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 

1위 경기회복(46%), 2위. 연금·의료·개호(介護)(40%), 3위. 양육·저출산고령화(31%)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재정건전(27%), 외교·안보(26%), 코로나19 대응(23%) 등으로 나타났다. 

37 内閣官房. 『新しい資本主義の 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 ～人・技術・スタートアップへの

投資の実現～』 (2022.6.7)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index.html 

(검색일: 2022.10.11) 

38 [東京新聞] “「分配」「格差」、看板政策の文言が消えた…岸田首相の所信表明演説 安倍氏国葬、

旧統一教会も説明わずか” (2022.10.3) https://www.tokyo-np.co.jp/article/206218 (검색일: 

2022.10.7) 

39 최은미. 2021. “제2차 기시다 내각의 출범과 2021 중의원선거 분석” (2021.11.16) Issue Brief 

2021-30. 아산정책연구원.  

40 [読売新聞] “公明、集票力回復急ぐ…組織衰退進み比例９３万票減” (2022.7.18) 

https://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220717-OYT1T50263/ (검색일: 2022.10.7)  

41 [NHK 政治マガジン] “データで見る参院選2022② 維新 19都府県で比例票立民上回る” (2022.8.4)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87175.html (검색일: 2022.10.7) 

42 제20대 대통령실.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2022.9.21)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new_view.php?code=161537&sno=&opt=&id=brief&se

arch_item=&search_keyword= (검색일: 2022.9.22) 

43 [KBS News] “‘강제동원 해결’ 우리 정부가 모색?…“굴욕적 외교 멈춰야”” (2022.7.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9948 (검색일: 2022.9.20) 

44 한국에서는 ‘한일정상약식회담’, 일본에서는 “한일정상간 간담”이라고 발표하였다. - 外務省. 

“日韓首脳間の懇談”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6_000746.html  (검색일: 

2022.9.22) 

45 최은미. 2022.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대일외교과제” (2022.4.29). Issue Brief. 2022-

12. 아산정책연구원  

46 2016년 7월 10일에 실시된 제24회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년 7월 25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121석과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된 3석이 포함된다. 여기에 가나가와 가나가와 선거구 

비개선 결원 1석을 보충하게 되어 총 125석이다. 전체 참의원 수는 2019년에 선출된 124명을 더하여 

총 248명이다.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1003shoshinhyomei.html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index.html
https://www.tokyo-np.co.jp/article/206218
https://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220717-OYT1T50263/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87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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